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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행위 및 고지금지법 폐지의 필요성

정창환1, 최규진2

요약 

태아성감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남아선호에 따른 성선별 출산으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어 이를 막

기 위해 1987년 의료법에 제정되었고, 이후 내용과 처벌 수위가 개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성감별 시 면허자격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

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남아선호 경향의 감소로 인하여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 2018년 시행된 조사에서 인공임신

중지는 일반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는 임신주수 16주 이하에서 97.7%가 이루어졌다. X염색체 

의존성 질환 같은 유전질환의 경우 태아의 성감별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 사전행위인 태아성감별금지법의 존재는 모순적이다. 시대의 변화에 입법목적이 상실되고, 위법 여

부가 모호하며, 현재적 의의를 잃은 태아성감별금지법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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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낙태죄는 자기낙태를 행한 여성과 임신한 여성

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인공임신중지1)를 한 의

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이다. 이 낙태죄는 1953년 

형법에 규정되어 66년간 논란 속에 유지되었으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합치되

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받아 2021년 1월 1일 실질

적으로 폐지되었다. 법은 그 법이 속한 사회의 인

식을 반영한다. 또한, 법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고양을 위시한 한국 사회의 변

화를 반영하며, 나아가 한국 사회의 성 평등 수준

을 진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낙태 관련 법은 단지 낙태죄만 있는 것

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2)와 의

료법상의 태아성감별행위 및 고지금지법(이하 ‘태

아성감별금지법’)이 있다. 모자보건법은 법리상 낙

태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기에 보

건복지부와 시민사회 진영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다. 그에 반해 태아성감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렵다. 태아성감별금지법은 1987년 

여태아 낙태 방지를 위해 제정된 의료법상의 규정

으로 인공임신중지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태아성감별

금지법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과연 현재적 

유효성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아성감별금지법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양현아

와 이백휴의 것이 대표적이다. 양현아[1]는 2009

년 태아성감별금지법은 그 효과를 출산성비, 출산

력 등을 해석할 때 입법목적을 위한 적정한 방법

으로 보기 어렵고, 한국인의 ‘남아선호현상’이 개

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시각에서 보아

야 하므로 입법목적이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정

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백휴[2]는 2010년 

태아 성감별 행위는 낙태죄의 예비·사전행위에 

해당하나 낙태행위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되며, 낙

태행위의 방지는 낙태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태아성감별금지법 제

정의 직접적 배경이 된 출생성비와 남아선호의 변

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김두섭과 이철희의 것이 대표적이다. 김

두섭[3]은 2011년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성선별 출산행위의 설명틀을 적용하여 특정 지역 

출생성비의 집단 간 편차를 설명하였고, 이철희[4]
는 2013년 여성 노동시장성과의 상대적인 개선이 

출생성비를 통해 드러나는 남아선호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하여 여성 기대소득의 상대적인 증가는 남

1)	 법률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에는 ‘낙태’나 ‘인공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그 이외에는 가급적 

‘인공임신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형법에 나오는 ‘낙태’라는 용어에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의미로 범죄행위로 보는 

가치관이 전제되어 있다. 한편, 모자보건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2019.4.11.)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동일한 

용어임에도 개념상 차이가 있다.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은 해당 법에 정해진 조건(모자보건법 14조)에 따라 임신 상태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뜻하는 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은 그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임신 상태를 중단시키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치중립적이면서도 개념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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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호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태아성감별

금지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후하여 태아성감별금지법의 법적 논리

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출생성비와 남아선호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이에 대한 변화 

양상을 잘 분석하여 설명하였지만 2010년 이후로 

출산율, 출산성비 등이 확연히 변화된 만큼 인구

사회학적, 보건의학적인 고찰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태

아성감별금지법 제·개정 과정의 역사와 더불

어 법 제정 배경이 된 한국 사회의 남아선호사상

과 양성평등의 사회적·제도적 변화 등을 살펴보

고자 한다. 아울러, 태아성감별금지법에 대한 사

회, 의료, 법적 검토를 통해 현재적 유효성을 타진

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

된 의료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통계청 국가

통계포털에 게시된 인구 관련 통계자료와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

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태아성감별금지법

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성선별 출산행위와 산

전검사에 대한 각종 문헌을 분석하였다.

Ⅱ. 태아성감별금지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선행연구들이 태아성감별금지법의 개정 과정

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다루고 있으나 법의 제·개

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더욱 명확히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태아성감

별금지법의 제·개정 과정의 역사를 당시의 시대

적·사회적 배경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태아성감별금지법의 제정은 출생성비의 불균형

에 기인한다. 성비(性比)는 인구의 성별 구조를 나

타내는 지표로 출생성비는 출생 여아 100명당 출

생 남아의 수를 나타낸다. 의료적 개입이 없을 때 

달성되는 생물학적인 정상 출생성비인 자연성비

란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05를 

기준으로 103~107의 범위 내에 있을 때 정상으

로 본다.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Figure 1> 연도별 출생성비 (1970~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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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생성비는 <Figure 1>에서 보듯이 

2000년대 중반까지는 자연성비보다 확연히 높았

다. 이러한 출생아의 성비 불균형은 일반적으로 

① 성선별 출산 및 인공유산 ② 여아의 출생신고 

혹은 등록 누락 ③ 영아의 유기 혹은 살해 ④ 영아

사망률의 성별 편차 등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

다[3]. 특히 ②, ③, ④, 즉 여아의 출생신고나 등

록 누락, 영아의 유기 혹은 살해, 그리고 영아사망

률의 성별 편차는 중국이나 인도 등 국가에서 성

비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

다[5].
그러나 한국의 경우 출생통보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

만 일반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만 주민등록이 되

므로 아동학대나 불법매매와 같은 범죄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생신고가 누락되며,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성별에 따라 여아인 경우

에만 등록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성

비 불균형에 여아의 출생신고 혹은 등록 누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

다. 또한, 영아 유기·살해는 분명 한 건 한 건 사

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연간 100건 내

외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성비 불균형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3) 연간 영아사망률의 성별 차

이는 생물학적으로 남영아사망률이 여영아사망률

보다 높고, 한국 통계에서도 대부분의 해에 남영

아사망률이 여영아사망률보다 높았고, 그렇지 않

은 해에도 통계학적인 의미가 없었으므로 이 또

한 성비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된다.4)

이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①에 해당하는 성선

별 출산, 즉 임신한 상태에서 태아의 성을 감별하

고, 성감별 결과에 따라 여태아의 인공임신중지가 

광범하게 행해짐으로써 1980년대 중반 이래 일정 

기간 성비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었고 할 수 있다

[6].

3)	 경찰청 제출자료를 백혜련 의원실이 정리한 “2010~2019년 영아유기·살해 발생 현황”

	

	

	

(오마이뉴스. “끊이질 않는 영아유기·살해... 지난해만 143건”. 2010.10.13. 참조. ht tp://www.ohmynews.com/ 

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361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

utm_campaign=naver_news)

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영아(0세) 성별 사망률(1991-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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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1980년대 두드러지게 포

착되자, 1987년 “태아의 성감별행위등 비윤리적

인 진료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해”5) 태아

성감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구) 의료법 제19조의 2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

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

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

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1987.11.28]

이후 1994년 의료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

정처분을 규정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제정

되면서 태아의 성감별 및 고지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면허자격정지 7~12개월, 1차 위반에 대

한 처분일부터 2년 이내 다시 위반 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이전보다 약

화되는 듯했으나, 1996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으로 1, 2차 구분 없이 면허취소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강화되었다. 또한, 태아

성감별금지법 위반으로 의사들이 처음 적발되어

[7]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1990년이었으나

[8], 1996년에는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 

태아성감별금지법 위반으로 의사가 구속되는 상

황에 이르렀다[9].
이처럼 법이 강화되고, 실제 집행에서도 엄격하

게 이루어진 것은 당시의 사회적 변화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ure 1>에서 보듯이 1980년대 후

반~90년대 초반의 출생성비가 110 이상으로 가

장 높아, 이시기 성선별 출산행위가 전국적으로 

만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시사 TV프

로그램6)에서도 출생성비의 증가로 인한 성비 불

균형 현상을 집중 조명하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

기를 의식한 듯 대한의사협회도 제정 당시에는 법

안 자체를 반대하였다가[10] 1990년대에는 “태아

성감별 않겠다”는 의사윤리선언을 채택하는 것으

로 입장을 선회하였다[11].
또한, 인구정책의 변화도 법 적용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인구정책 기조가 출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heckFlag=N)

5)	 의료법 제정·개정문 [법률 제3948호, 1987.11.2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788&chrCls

Cd=010202&lsRvsGubun=all)

6)	 SBS의 인기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993.8.8. “무너지는 성비, 아들이 남아돈다”는 제목으로 1993년 8월 8일 방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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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일 때에는 인공임신중지를 금하는 법 적용을 

느슨하게 하는 반면, 출산 장려일 때에는 법 적용

을 강하게 하기 마련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

대까지는 ‘경제개발’을 위해 출산 억제 정책을 폈

고, 이를 위해 낙태죄를 단속하지 않는 방식을 취

했다[12]. 이후 한국의 인구정책은 인구의 질적 측

면을 제고하는 단계(1996~2004년)를 거쳐, 출산

장려정책(2005년~현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

였는데[13], 그 변곡점이 된 1996년에 태아성감

별금지법의 처벌이 강화되고, 의사가 처음 구속된 

것 역시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며 반대

의 상황이 벌어졌다. 출생성비가 정상범위까지 떨

어졌고 태아성감별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

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태아성감별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례씩 다른 

사례에서 제기되었다. 2004년 임신한 아내가 초

음파검사를 받는 중에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의사는 의료

법 조항에 의거하여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남

편은 해당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

하였다. 2005년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의 성

별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6월을 명하는 처분을 받

아 이에 의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 2가지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5인(이강국,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 송두

환 재판관)의 헌법불합치 의견, 3인(이공현, 조대

현, 김종대 재판관)의 단순위헌 의견, 1인(이동흡 

재판관)의 헌법합치 의견에 따라 9인의 헌법재판

관 중 8인의 다수 의견으로 해당 조문에 대한 헌

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정의 주된 이유는 인

공임신중지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

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7)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의 성별 고지가 허용되고, 법을 지키

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이 면허취소에서 1년 면

허자격정지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로 완화되었다.8) 태아성감별 고지 허용시기

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임신 주수가 너무 이른 

시기에 이를 허용하면 사실상 태아성감별을 전면

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되고, 너무 늦은 시기에 허

용할 경우 그 실효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당시 대

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임신 28주 이후부터

는 진료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

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경우 임부의 건강, 생명에 위험도가 매우 높고 실

제 이 시기에 임신중지 목적으로 성감별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 유아용품 구입 등 출산준

비를 위하여 태아의 성별에 대한 확인 요구가 증

가한다는 논리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태아성감

별 고지 허용 시기에 대한 개정안 및 보건복지위

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임신 28주를 기준으로 삼

았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32주로 변

경되어 통과되었다.

다음 <Table 1>과 같이 태아성감별금지법은 

2009년의 개정 이후 2016년 벌금 상향의 작은 조

정이 있었을 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9)

7)	 의료법 제19조의 2 등 위헌소원 (제52조 제1항, 제53조의 3) [전원재판부 2005헌바90, 2008. 7. 31.] 기록 참고.

8)	 의료법 [시행 2009. 12. 31.] [법률 제9906호, 2009. 12. 3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8208&a

ncYd=20091231&ancNo=09906&efYd=2009123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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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법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Table 1> 태아성감별 및 고지금지법의 제·개정 역사 정리

일시 관련법규 내용
처벌수위

면허 벌칙

1987. 11. 28

의료법 제19조의2 태아성감별금지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52조 면허취소

의료법 제67조 벌칙

1994. 1. 7. 의료법 제67조 벌칙 변경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994. 9. 12.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태아성감별금지시 행

정처분

1차위반-면허 자격

정지 7~12개월 

2차위반-면허취소

1996. 10. 19.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태아성감별금지시 행

정처분
면허취소

2007. 4. 11.

의료법 제19조→제20조 의료법 전체개정으로 

태아성감별금지 및 

처벌은 내용변경 없

이 조항번호만 바뀜

의료법 제52조→제65조

의료법 제67조→제88조

2008. 7. 31.
구 의료법 제19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

헌법재판관 다수 의

견으로 해당 조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

정

2009. 12. 31.

의료법 제20조2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금지

면허정지 1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65조 ‘면허취소’ 삭제

의료법 제66조 면허정지 추가

의료법 제88조 벌칙 변경

2016. 12. 20. 의료법 제88조 벌칙 변경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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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태아성감별금지법에 대한 인구사회
학적 고찰

한국에서 성선별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부모의 남아선

호, 출산수준, 희망 자녀수와 같은 내부적인 요인

과 의료기술 환경과 법적인 제한(태아성감별고지

금지법, 낙태죄)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10)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사회의 성비 

불균형 현상은 1980년대 중반에서부터 1990년

대 초, 중반을 정점으로 하여 높아지다가 점차 감

소하여,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며 정상범위에 들

어섰고 2010년대 초반에는 자연성비에 이르렀다. 

이러한 출산성비 감소 원인을 성선별 출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낙태의 원

인과 낙태죄 발생 건수를 분석하여 현재 성선별 

출산행위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파악해 보고

자 한다. 또한, 태아성감별의 의학적 필요성과 태

아성감별금지가 의료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태아성감별금지법 폐지의 필요성을 논증할 

것이다.

1. 남아선호 경향의 감소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향상될수록 상대적으로 

남아선호가 약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해방 이후 여성의 사회적 권

리가 점차 향상되어온 것은 여러 법적, 제도적 변

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발전, 여성고용률과 임금상승 같은 

경제적 변화를 통해서도 남아선호는 약화된다. 이

와 같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노후에 

10)	 본 연구자는 김두섭이 한국의 성선별 출산행위가 남아선호, 출산수준, 희망 자녀수 및 의료기술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 것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고 외부적 요인에 법적인 제한을 추가하여 고찰하였다[3].

<Table 2>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

일시 내용

1985 의료보험법 개정 - 피부양자에 장인, 장모포함

1987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4 성폭력특별법 제정

1995 여성발전 기본법 제정

1999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및 군가산점 폐지

2000 여성 정치 할당제 제정

2001 여성부 출범

2005 호주제 폐지

2008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2013 성범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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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통적인 대책으로서 아들이 갖는 상대적인 

우위를 약화시키는 등 이전보다 딸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14]. 실제 한국의 

남성 고용률 및 임금 대비 여성고용률 및 임금은 

꾸준히 증가하여 여성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는 

적어도 과거보다는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데[4], 
이러한 변화가 남아선호 경향을 감소시키는 데 적

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 출산율 변화 양상과 성비변화

물론 남아에 대한 강한 선호가 성선별 출산행

위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하거나 출생시의 성비불

균형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성선

별 출산행위는 출산수준, 즉 기존의 자녀수와 성

별 구성의 영향을 받는다.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남아선호가 강하면,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성선

별 출산행위의 동기화의 강도가 강해질 것이다. 

반대로 출산순위가 낮거나 아들이 이미 있는 부부

의 경우에는 성선별 출산행위의 개연성이 낮아진

다. 과거 고출산시대에서 부부는 무작위적 생리

과정을 통해 많은 자녀 중 적어도 1~2명의 남아

를 출산함으로써, 강한 남아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생성비는 자연수준인 105에 근접할 수 있

었다. 또한, 거시 수준에서는 한 사회의 출산수준

이 낮을수록 성선별 출산행위가 출생성비에 미치

는 영향력이 커지기 마련이다. 한국사회의 합계출

산율이 대체수준보다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성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낮은 출산수준

이 성선별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였음을 시

사한다[3].
소(小)가족 가치와 규범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무조건 출산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자녀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산을 시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선호관이 

강하면, 첫 번째 출산아가 아들인 경우, 단산할 확

률이 높아진다. 한국 사회에서는 1980년대 중반

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핵가족화의 흐

름이 강해지는 가운데 강한 남아선호관이 존속하

여 출산수준이 낮아지고 출생성비가 높아진 것으

로 판단된다.

<Figure 1>과 <Table 3>을 함께 보면, 한국사

회의 성비 불균형 현상은 1980년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해 1990년 정점을 찍고 1993년 이후 점차 감

소하여, 2010년대 초반부터는 자연성비에 도달

하였다. 자녀의 출산 순위에 따라 분석해보면, 첫

째아 출생성비는 총출생성비가 높은 해에도 대체

로 자연성비에 가까웠는데, 이는 남아선호에도 불

구하고 첫째아 출산시에는 성선별 출산행위가 많

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셋째아 

<Table 3> 출생순위별 출생성비(1990~2019)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출생
성비

116.5 112.4 113.6 115.3 115.2 113.2 111.5 108.2 110.1 109.5

첫째아 108.5 105.7 106.3 106.3 105.9 105.7 105.2 105.0 106.2 105.5

둘째아 117.1 112.5 112.4 114.8 114.2 111.7 109.8 106.3 107.7 107.5

셋째아 
이상

193.7 183.4 196.4 209.7 206.9 180.3 166.1 135.5 145.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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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녀의 성비에서 출생성비보다 불균형 현상

이 심화되었던 것을 보면, 주로 셋째아 이후의 자

녀 출산시 의료적 개입을 통한 성별 선택 출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셋째아 이상 자녀의 

경우에도 1993년을 정점으로 하여 성비 불균형이 

줄어들어 2014년 이후에는 자연성비 범위에 도달

하였다. 정리하면, 2010년대 초반까지는 셋째아 

이후의 자녀를 낳는 동기 중 남아 출산이 주요했

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

산순위에 관계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

입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 

3. 인공임신중지의 원인 분석

현시기 남아선호로 인한 여태아 성선별 인공

임신중지가 실제로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임기

(15~44세) 여성 10,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

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설문에서 임신중지 경험자에게 임신중지의 주

된 이유 2가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크

게 3가지 사유가 확인되었는데, ‘학업, 직장 등 사

회활동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경제상

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32.9%)]’, 그리고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

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31.2%)]’이었다. 그 밖의 

임신중단의 사유로는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

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등(17.8%)]’,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

대)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11.7%)’, ‘태아의 건

강문제 때문에[임신 중 약물복용 포함(11.3%)]’,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9.1%)’,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낙태를 하라고 해서(6.5%)’ 등이 

있었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출생
성비

110.1 109.0 109.9 108.6 108.2 107.8 107.6 106.2 106.4 106.4

첫째아 106.2 105.4 106.5 104.8 105.1 104.8 105.8 104.5 104.9 105.1

둘째아 107.4 106.4 107.2 107.0 106.2 106.6 106.1 106.0 105.6 105.8

셋째아 
이상

143.6 141.1 140.6 136.2 132.4 128.3 121.9 115.7 116.6 114.3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출생
성비

106.9 105.7 105.7 105.3 105.3 105.3 105.0 106.3 105.4 105.5

첫째아 106.4 105.0 105.3 105.4 105.6 106.0 104.4 106.5 105.2 106.2

둘째아 105.8 105.3 104.9 104.5 104.6 104.5 105.2 106.1 105.8 105.3

셋째아 
이상

110.9 109.5 109.2 108.0 106.7 105.5 107.4 106.4 106.0 103.2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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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Figure 2>의 ‘기타’를 선택한 사람 중 성

선별과 관련된 사유를 염두에 두고 답했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설문 참여자들의 ‘인공

임신중지를 한 임신주수’에 대한 응답을 보면 이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인공임신중지를 한 임

신주수는 평균 6.4주였고, 절반 이상(55.8%)이 

4~6주(4주 19.9%, 5주 19.6%, 6주 16.3%)였다. 

누적 비율로 보면 임신주수가 4주 이하는 31.5%, 

8주 이하는 84.0%, 12주 이하는 95.3%, 16주 이

하는 97.7%로 나타났다. 뒤에서 자세히 살피겠지

만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성감별이 가

능한 최소 임신주수는 16주다. 다시 말해 적어도 

97.7%는 태아의 성별을 모른 채 인공임신중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임신주수 10주를 넘어 인공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에게 10주 이후 수술을 받은 이유에 관

해 물어본 결과(복수응답),11) ‘임신한 사실을 늦

게 알게 되어서’가 4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는 ‘수술비용을 마련하느라(25.8%)’, ‘파트너(연

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 및 가족과의 의견 조

율이 늦어져서(25.4%)’, ‘처음에는 낳으려고 했으

나 상황이 변해서 고민하다가(19.1%)’, ‘낙태를 하

려고 했으나 적절한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다가

(14.5%)’,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기를 기다리

느라(10.3%)’ 등의 순서였다. 주관식으로 작성한 

‘기타’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설문조사와 함께 진

행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성선별로 인한 임

신중지를 언급한 경우는 없었다. 다시 말해 임신 

10주 이후에 인공임신중지를 한 이유 중에서도 성

선별 낙태를 위해 태아성감별 가능 시기를 기다린 

때는 없다고 볼 수 있다.

Ⅳ. �태아성감별금지법에 대한 보건의학
적 고찰

1. �태아성감별 방법 및 현재적 상황 그리고 의

학적 필요성

남아선호, 출산순위, 출산율 등의 요인들이 출

<Figure 2> 낙태를 하게 된 주된 이유 (복수응답, 2개) (단위: %)

자료: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8.

11)	 해당 질문의 선택 문항은 아래와 같다. ① 수술비용을 마련하느라 ②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 및 가족과의 의견조율이 

늦어져서 ③ 처음에는 낳으려고 했으나 상황이 변해서 고민하다가 ④ 일부 병원에서 인공임신중절(낙태)술을 거부해서(수술 기관을 못 

찾아서) ⑤ 임신한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서 ⑥ 종교적 신념 때문에 고민하다가 ⑦ 법적 처벌 때문에 고민하다가 ⑧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려고 했으나 적절한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다가 ⑨ 다른 인공임신중절(낙태)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서 ⑩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기를 기다리느라 ⑪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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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성선별 출산을 

위한 의료기술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태아의 

성을 감별하여 여아로 판명되었을 때 인공임신중

지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기술이 없다면, 강한 남

아선호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출생성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태아의 성별은 수정될 때부터 이미 결정된다. 

모체의 난자에는 성염색체로 항상 X염색체가 포

함되어 있으나 정자에는 X 혹은 Y염색체 중 하나

가 포함되어 있고, 수정의 결과 성염색체를 XX로 

가지게 되면 여아가, XY이면 남아가 된다. 배아

기(embryonic period)는 수정 후 8주(임신 10주)

까지이며 이 시기에 대부분 기관이 형성되고, 이

후 임신 10주 이후에는 태아기(fetal period)로 조

직형성, 분화, 성숙이 일어난다. 임신기간에 산모

는 여러 산전검사(prenatal testing)를 받는데, 이

는 태아의 비정상적인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

에 대한 적절한 산과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

행되는 검사이다. 이러한 산전검사 과정에서 태아

의 성별이 확인 가능하다.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융모막융모생검(Chorionic Villus 
Sampling), 양수천자(amniocentesis), 탯줄혈액채

취와 같은 침습적 검사와 산모 혈액을 이용한 비

침습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 for 
Fetal Aneuploidy using Cell-free Fetal DNA in 
Maternal Blood, 이하 NIPT)와 초음파영상진단검

사(이하 초음파검사)와 같은 비침습적 검사가 있다. 

침습적 검사인 융모막융모생검과 양수천자는 태

아 물질을 채취하여 주로 염색체 이상 여부를 검

사하기 위해 시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는 임신 

10〜12주, 후자는 15〜20주에 시행된다.12) 이러

한 침습적 검사는 자궁을 통과하여 태아 물질을 

채취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시행해야 하며 그만큼 고가의 검사 비용이 든다. 

또한, 출혈, 감염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융모막융모생검의 경우 2%, 양수천자

의 경우 1/300〜1/500의 확률로 유산이 될 수 있

다[15]. 다시 말해 고비용과 위험성 때문에 태아 

성감별을 주된 목적으로 이러한 침습적 검사를 시

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NIPT는 태아 핵산이 임신기간 동안 증가하고 

분만 후 모체 혈액 내에서 빠르게 제거되는 특징

을 이용해 이전 임신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 임

신한 태아에 대한 유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비

교적 손쉽고 유용한 검사 방법이다. 이를 통한 태

아성별검사의 원리는 태아 핵산이 임신 4~5주부

터 모체 혈액에서 검출되는데 모체에 존재하지 않

는 남아 유래의 Y염색체 내 DNA 서열을 PCR 방

법 등을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다[16]. 임신 12주 

이전에 임산부의 혈액만으로 태아성별을 정확히 

아는 방법으로, 2011년 소개된 후 국내 특허등록

까지 마쳤으나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다.

마지막으로 초음파검사는 침습적이지 않고 저렴

해13) 산전진단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다. 

12)	 침습적 산전진단 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다.

	 ① 출산 시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

	 ② 초음파에서 태아 염색체 이상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되어 있는 여성

	 ③ 이전 임신에서 autosomal trisomy(21, 18 혹은 13)가 확인된 여성

	 ④ 산모 혹은 그 배우자가 fetal trisomy 21 혹은 13에 대해 증가된 위험성을 가진 balanced robertsonian translocation을 가진 경우

	 ⑤ 1삼분기, 2삼분기, 혹은 1, 2삼분기 병합 염색체이상 선별검사에서 비정상 결과가 나온 여성

13)	 현재 한국에서 산전 초음파검사는 임신 주수별로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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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1980년대 대중화되어 산과 관련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략 임신 16

주경이면 초음파상에서 태아 골격과 외부 생식기

가 육안으로 구분돼 태아성감별이 가능하다. 현재 

침습적 검사들은 고비용인 데다 위험성이 있고, 

비침습적인 NIPT 역시 고비용일 뿐 아니라 개인

의원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직 국내에서 태아성감별 수단으로 초음파검사

를 대체할만한 것은 없다. 

일부 연구에선 국내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초음파검사가 대중화됨에 따라 여태아 성선별 임

신중지가 광범하게 행해지고, 전국적으로 출생성

비가 높아졌다고 주장한다[6].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나 최근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임신주수 16주 이하에서 97.7%의 인공임

신중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재 태아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지는 거의 없다는 것

을 의미하며, 설령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성별을 

알게 되더라도 인공임신중지를 선택하는 동기로 

작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35세 이상의 고령임부, 초음파에서 태아 

염색체 이상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여 있는 임

부, 이전 임신에서 유전질환의 태아를 임신한 여

성 등에서 침습적 산전진단 검사가 필요하다. 태

아의 성별에 따라 의학적 조치가 달라지는 유전질

환이 의심될 때에는 의학적 필요로 태아의 성별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Duchenne 근위축증, 

혈우병(A형, B형), Lesch-Nyhan 증후군, 만성육

아종증 질환 등 X염색체 의존성 질환이 대표적

이다.

특히 혈우병14)과 같은 유전적 질환이 의심될 경

우 태아의 성감별은 필수적이다. 혈우병의 경우 X
염색체 의존성 질환이므로 부모 중 남성만 혈우병

일 경우 태어나는 여아는 모두 보인자이고 남아

는 정상이다. 부모 중 여성이 혈우병과 관련된 경

우는 혈우병 보인자일 경우만 가능한데, 왜냐하면 

성염색체 두 개에 모두 혈우병 유전자가 있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부만 혈우병 보인

자일 경우 태어나는 여아의 1/2은 정상이며 1/2

은 보인자이므로 여아에서 혈우병은 발생하지 않

는다. 반면 남아의 경우 1/2은 정상이며 1/2은 혈

우병에 이환된다. 따라서 혈우병 보인자인 임부에

서 태아가 여아일 경우는 특별한 검사 없이 임신

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남아일 경우 1/2은 혈우병

에 이환될 수 있다. 그 때문에 태아가 남아인 경우 

혈우병 진단을 위해서는 전술했던 침습적 산전진

단검사인 융모막융모생검이나 양수천자가 필요하

다. 마찬가지로 다른 X염색체 의존성 질환에서도 

태아가 여아라면 추가적인 검사 없이 진단을 배제

할 수 있지만, 남아일 경우 진단을 위해 침습적 산

전진단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17]. 침습적 산전진

단 검사가 고비용과 출혈, 감염, 유산 등의 합병

증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태아성감별

만으로 여태아인 경우 의학적으로 침습적 산전진

단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큰 이득

이 된다. 또한, 분만시에도 태아가 혈우병인지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혈우병인 신생아는 그렇지 

않은 신생아에 비해 뇌출혈 발생률이 20~50배 높

은데, 이것은 기구를 통한 질식분만이나 장기간의 

분만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17]. 그 때문

14)	 혈우병은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선천성, 유전성 돌연변이로 인해 혈액 내의 응고인자가 부족하게 되어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혈우병 A는 혈장 내 제8 응고인자가 혈우병 B는 제9 응고인자가 부족하여 발생한다. 거의 모든 경우에 남성에게 발생하며, 원인이 되는 

유전자 이상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다. 여성의 경우 유전자 이상(보인자)이 있어도 다른 정상 X염색체에 의해 응고인자 생산이 

보완되므로 일부에서만 경미한 응고인자 부족이 나타난다. 약 30%의 경우는 돌연변이에 의해 가족력 없이 발생하기도 한다[17].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유전 상황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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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혈우병 태아의 질식분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

로 분만이 잘 안 될 때 시행하는 진공흡입분만15)

이나 겸자분만16)은 뇌출혈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

행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특정 유전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태아의 

성별에 따라 예후 및 의학적 조치가 확연하게 달

라지므로 태아성감별이 반드시 요구된다.

2. �태아성감별금지법이 갖는 모순과 부작용: 

의료인의 직업수행17)을 중심으로

태아성감별로 인한 인공임신중지가 거의 일어나

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태아성감별금지법

이 갖는 모순점과 그 존재 자체가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태아의 성별 확인은 의료인이 아닌 

부모가 원한다. 의료인이 아닌 부모의 이익 또는 

희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의료인에

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데, 태아성감별금지법 위반은 ‘의료인’에게만 적용

된다. 이처럼 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요구한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익이 거의 없는 의

료인만 처벌하는 것은 기존의 낙태죄와 비교하더

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처럼 지나치게 의료인을 타겟으로 한 나머지 

법리적인 공백도 크다. 즉 ‘의료인’이 아닌 이가 태

아성별감별을 했을 때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다. 임부가 자신의 태아 초음파 영상을 의료자료

의 목적으로 받아 인터넷에 올려 초음파 영상 해

독 능력이 있는 불특정 인물로부터 성별 정보를 

얻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어

떠한 법적인 문제도 없다.

물론 최근 태아성감별금지법에 따라 처벌받

는 사례가 거의 없기에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굳

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2010년경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인공임신

중지를 행한 의사들을 고발하겠다고 선포한 것만

으로도 낙태죄가 엄청난 위력을 과시했던 것처럼

[18], 태아성감별금지법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의료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환자-의사 관계에서 환자는 의사가 진료를 통

해 파악한 자신의 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18)가 있고, 의사는 그에 응해 설명할 의무가 있

다. 장래 태어날 아기가 여아인지 남아인지는 임

부나 그 가족에게 중요한 태아의 인격 정보에 해

당하며 태아의 부모가 이를 미리 알고자 하는 것

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 할 수 있다. 태

15)	 진공흡입기(흡입컵)를 태아의 머리에 부착하여 태아 머리와 기구 사이의 공기를 흡입하여 조금 진공상태를 만들어 기구를 잡아당겨 

분만하는 방법이다.

16)	 분만겸자(쇠로 만들어진 집게 같은 기구)로 태아의 머리를 집어 잡아당겨 분만하는 방법이다.

17)	 여기에서 말하는 ‘직업수행’은 헌법 제15조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다음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온 설명을 

참고하였다. “헌법 제15조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20.4.23. 

2017헌마479)

18)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전단에서 “「보건의료 

기본법」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환자의 

권리와 의무 -중략-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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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성별을 미리 알게 되면 태어날 아기에 대한 

미래의 설계를 미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교

와 출산 준비를 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의사에게 당

당하게 묻지 못하고, 의사 역시 임신한 여성에게 

정확하게 성별을 말해주지 못한 채, ‘아기가 엄마

를 닮았네요’, ‘파란색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와 같은 말로 얼버무리는 상황에 머물고 있다. 의

료인으로서도, 임부가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서 건강하게 태아를 출산하도록 최선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태아

의 성별을 궁금해하는 임부에게 진료과정에서 알

게 된 태아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직업수행의 중

요한 부분임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태아성감별금지법은 임부의 알 권

리를 침해하고, 그 존재 자체로 자연스러운 환자-

의사 관계를 저해하며 의료인의 직업수행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최근 태아성감별금지법으로 처벌

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문화된 것이 아니며 의

료현장에서 엄연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태아성감별금지법은 의료인에게만 제약을 가하

는 것이 아니다. 그 존재 자치로 적지 않은 사회

적 부작용을 낳는다. 태아성선별금지법은 비록 남

아선호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법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가부장적인 시대의 산물이다. 즉 그 법

이 존재하고 심지어 그 법을 계속 의식하게 만드

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구시대적인 

가치를 넘어 보다 건설적인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

는 데 걸림돌이 된다.

Ⅴ. 결론

한국의 출생성비는 2000년대 후반부터 자연성

비에 도달되었고, 남아선호를 반영하였던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도 2010년대 중반부터 자연성비에 

도달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태아성

감별금지법이 제정될 당시 입법목적인 ‘여태아 낙

태 금지’를 통한 ‘인구의 성비균형’이 이제는 유효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2018년 진행된 ‘인

공임신중절 실태조사’의 인공임신중지의 이유와 

인공임신중지를 한 임신주수 분석 등을 통해서도 

여태아 성선별 인공임신중지는 거의 발생하지 않

음이 증명되었다.

태아성감별금지법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문제점

이 있다. 기존 낙태죄조차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예외조항이 있어 질환이나 강간 등과 같은 예외적

인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지를 할 수 있

었는데 태아성감별 행위는 본론에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할 때가 있음에도 법적인 예외

조항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 사전행위로 간주되

던 태아성감별금지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법의 자

기모순이다. 아울러 객관적으로 태아성감별 행위

가 낙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 사람조차 태아

성감별금지법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질 근거

가 없기에 사회적 논쟁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기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도 하나, 사회적 상황 또는 

환자-의사 관계의 악화로 인해 얼마든지 의료인

을 압박하는 도구로 부활할 수 있다. 그리고 처벌 

사례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문화된 것은 아니다.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고지를 간접적·은유적 방

법으로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법이 일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법에 따른 직접

적인 처벌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파급이 더 무

서운 것이다. 법은 그 법이 속한 사회의 인식을 반

영하며, 법의 변화가 그 사회의 인식을 다시 형성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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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금지법은 비록 남아선호 경향에 대응

하기 위해 만든 법이긴 하나, 부모가 남아를 선호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므로 법의 존재가 성차별

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 여태아란 ‘낙태 당할 

수 있는 태아’ 그리하여 여성들은 ‘낙태를 당할 수

도 있었는데 운 좋게 살아남은 존재’라는 남성에게

는 없는 의미가 부착되어 지속하여 여성을 열등화

하는 인식의 틀이 될 수 있는 것이다[1]. 즉 그 법

이 존재하고 심지어 그 법을 계속 의식하게 만드

는 상황이 지속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구시대적인 

가치를 넘어 보다 건설적인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

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

태아성감별금지법은 입법목적이 상실되고, 위

법 여부가 모호하며, 현재적 의의를 잃었다. 또

한, 법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낙태죄와 함께 존폐

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태아성감별금지법을 폐지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보장하고, 부모의 알 권리를 충

족시키며, 법의 권위를 높이고, 제도적 양성평등

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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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uth Korea’s Medical Service Act of 1987 prohibits medical personnel from conducting diagnostic 
tests on pregnant woman for the purpose of predicting the sex of the fetus. This pro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was originally adopted to prevent sex-specific births and a gender imbalance in 
Korea, given the preference for sons that was common in Korean society at that time. Since it was 
first enacted, the contents and related penalties for this law have been revised. As of 2016, medical 
personnel who attempt fetal sex prediction before 32 weeks gestation are subject to having their 
license suspended for one year and being imprisoned for up to two years. Within the past decade, 
gains in women’s socioeconomic status in Korea have decreased or eliminated the long-standing 
cultural preference for sons. As a result, artificial interventions for the purpose of sex-specific births 
have almost disappeared. In a survey conducted in 2018, 97.7% of cases artificial abortion were 
performed in cases under 16 weeks gestation, when the sex of the fetus was unknown. In the case 
of genetic diseases, such as X chromosome-related diseases, it is medically necessary to determine 
the sex of the fetus. In the current context, in which the crime of abortion has been abolished 
in Korea, the remaining prohibition on fetal sex prediction is irrational. This article argues for 
abolishing Korea’s prohibition on fetal sex prediction both because there are legitimate medical 
needs for determining the sex of a fetus and becaus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aw no longer 
exists, given the significant social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n society sinc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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